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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탕담합 신고 포상금 2억원 지급
공정위, 2억1000만원으로 사상 최고액 … 담합 신고자 최대 10억원까지

설탕 제조기업들이 가격과 물량을 담합했다는 결정적 증거를 제보한 신고자가 사상 최고액인 2억원이 넘는 

포상금을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를 열어 부당한 공동행위 신고자와 사업자 단체금지행위 신고

자, 신문지국의 경품․무가지 제공행위 신고자 등 총 90명에게 2억996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12

월5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7월 적발해 발표했던 설탕 제조기업들의 담합건을 신고했던 개인 1명에게 2억1000만원의 신고포상

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포상금 액수는 2005년 4월 공정위가 신고포상금 제도를 시행한 이래 단일 신고자에 지급한 최고액이다.

공정위는 앞서 7월 CJ와 삼양사, 대한제당 등 국내 3개 설탕 제조기업들이 1991년부터 2005년 9월까지 무려 

15년간 제품 출고량과 가격을 담합한 사실을 적발해 511억3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2사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공정위는 2005년 6월부터 설탕가격 담합 기업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했고 2005년 8월에는 설탕 제조기업의 

직원이 지하주차장 창고에 증거자료가 은닉돼 있다고 제보해옴에 따라 담합사실을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를 확

보했다.

담합에 대한 신고자에게는 공정위 관련 규정에 따라 최대 1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그리고 공정위는 최근 적발한 모지역 PC문화협회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신고자에 대해서도 39만원의 포상

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불법 경품이나 무가지를 제공한 각 신문지국에 대한 신고자들에게도 증거 및 위법수준에 따라 각각 30만원

에서 370만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이에 따라 2007년 공정위가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은 총 372건, 7억4934만원으로 늘었다.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담합), 사업자 단체금지행위, 부당한 지원행위(내부거래), 신문판매고시 위반행위, 

대규모 소매점업고시 위반행위 등 5개 부문의 위법행위를 신고하면 관련 절차에 따라 심의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한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7/12/05>


